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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범지구적 창궐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인간의 생존 및 생활 
양식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식으로 말하자면 7만 년 전의 인지혁명,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1만2천 년 전 농업혁명을 거쳐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와 국가가 형성
된 이래 이처럼 범지구적 이슈가 된 생물학적 쇼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3월 20
일 발표한 글에서 “인류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세대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이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
이다“라고 하고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식으로 말하면 총, 균, 쇠 중 총과 쇠는 호모 사피엔스
의 내적 통제가 가능한 범주 내에 있으나, 균은 통제 가능 범위 밖에서 인류 전체의 생존과 생
활양식 즉 문명의 향배에 일대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COVID-19가 세계에 초래한 가장 큰 변화는 세계사상 최초로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COVID-19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별, 계층별, 인종별로 각각 다른 폭과 강도(强度)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천적 대책은 의료시스템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본 고에서는 
COVID-19 자체의 진행 경로와 지역 차원의 해결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COVID-19와 같이 
예기치 않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간 활용 구조가 그 대
응에 적합한가, 어떻게 바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COVID- 
19와 같은 생물학적 쇼크 외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는 핵전쟁, 기후변화에 
따른 초대형 천재지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초
대형 사태들은 국민의 생명 유지와 국가의 존속에 직결되는 것들로, 그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
한 공공재는 최상의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최적화라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원리
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통제 가능 범위 내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충분한 
완충 재고(redundancy)가 필요한 것이다. OECD(2020a)는 이를 새로운 의미의 회복력
(resilience)이라 부르고 있다. 효율성보다 회복력 관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
시스템, 국방시스템, 기후변화대응시스템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 적합한 공간 
범역은 국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초대
형 사태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 공급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 공급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어떤 공공재를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COVID-19 확산 초기 대구의 신
천지교회 집단 발병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
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대구의 자체 의료시스템 역량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웠고, 검사, 추적, 치료 등에 있어서 전국적 협력이 불가피하였다. 대구의 자체 역량이 충분
하였다면 이러한 전국적 협력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료 부문에서의 회복력이 세계 최고 수
준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료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특정 지역(서울)에 편
중되어 있다면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 비용이 커지게 된다. 대구만 해도 우리나
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의료 수준이 높은 곳임에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에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단기적 관
점에서 시장경제 원리의 작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COVID-19와 같은 대형 충격이 
가해질 경우 장기적 관점의 국가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COVID-19는 이러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충격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
기(social distancing)와 영업장, 학교, 공공시설 폐쇄 및 주민 이동 제한(lockdown)을 야기함
으로써 경제시스템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은 국가별로, 국가 내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와 경제활동, 혁신역량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산업구조의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질 경우 COVID-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가 계속 커질 경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회복력이 저하되고 지
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금융 중심지의 발전과 제조업 집적지
의 쇠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부문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 지식기반산업, 고급 인적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과 주력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
조를 갖고 있는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최근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수도
권이라는 좁은 지역이 일종의 블랙홀처럼 사람을 빨아들이고, 그 사람을 좇아 산업활동도 빨려
들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 내 대형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산업활동과 인프라 투자에
서 생기는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
가 급증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
지 않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본 고는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2. COVID-19의 경제적 영향

1) 세계 경제 전망
   COVID-19가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인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 경제 
영역 밖의 생물학적 쇼크인 COVID-19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각국의 대응 양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3월 2.6%의 세계 경제 성장을 예측했던 
OECD는 6월 10일 마이너스 6.0%로 대폭 하향 수정하였다. 미국 연준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와 
재닛 옐렌은 7월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대 연준 권고문에서 “이번 경기침체는 여러 측면에서 



전례 없는 것이라 회복을 예측하기 어렵다. 팬데믹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바
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다”라고 하였다. McKkibbin &   
Fernando(2020.6)는 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7개의 시나리오별 계량 모형으로 
추정하였는데, 7개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현시점
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COVID-19 이후의 기관별 2020년 경제 전망

세계 한국

2) 지역별 영향 
   OECD(2020b)는 COVID-19의 지역별(regional and local) 영향은 이질적⦁복합적
(heterogeneous)이라고 하면서 매우 강한 장소적 성격을 띤다고 하고 있다. OECD는 감염 및 
발병의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하는 한 가지 요인은 최초의 감염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
련되며, 많은 경우 국제적 시장, 비즈니스 여행, 관광 등의 중심지인 대도시들이 바이러스의 유
입 지점으로서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1) 이들 대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근접 횔동을 하고 있어 확산 속도도 더 빠르다.
  동 자료에 의하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요한 방역, 보건, 사회서비스, 경제발전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공공투자의 거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들은 각급 정부 간에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라 조율된 대응(coordinated effort)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각 지역의 GVC 노출 정도와 특정 부문(관광 등)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출 증대
와 수입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지역마다 동일한 양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간의 경제적 영향의 궁극적인 차이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보다 회복력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열 가지 조치들을 권
고하고 있는데, 이를 본 고의 취지에 맞춰 정리하면 각급 정부 간 협력시스템 보강, 탈출전략
(exit strategy) 및 회복 정책에 장소기반적인 접근 채택 고려, 위기 대응에 디지털기술 활용 등 

1) 중국에서는 2020년 6월 현재 확진자의 83%가 후베이성에 몰려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북부의 롬바르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6월 10일 현재 38%).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
당하는 일드프랑스와 그랑에스떼 지역이, 미국에서는 뉴욕주(6월 12일 현재 29%), 캐나다에서는 퀘벡주와 온타리
오주가 각각 55%, 32%(6월 11일 현재)이다. 칠레는 메트로폴리탄 산티아고가 85%(6월 6일 현재), 브라질의 사웅
파울루 21%(6.11),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32%(6.3), 러시아 모스크바 42%(6.5)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COVID-19는 인구 밀집 대도시지역, 특히 각국의 수위 지역에서 집중 전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사태 초기 대구의 신천지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수그러든 이후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지역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펴내는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 브리프』 제2호(2020.6)에 의하면 
COVID-19 발생 이후의 산업 생산활동은 비수도권의 침체가 수도권에 비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의 수출 감소폭과 실업자수의 증가폭도 수도권에 비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의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낮고, 충격에 대한 산업별 대응력 즉 제품 다각
화 및 혁신역량이 취약하며, 대체 시장 또는 납품처 발굴도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매우 단
기적인 추이라 단언하긴 어렵지만 비수도권 경제⦁산업계의 COVID-19 관련 충격 흡수 및 대응 
역량 즉 회복력이 수도권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그림 4> 권역별 광공업생산 증가율 추이 <그림 5> 권역별 서비스업 증가율 추이

주: 권역별 생산지수 증가율과 서비스업 증가율은 시도별 단순평균의 증가율, 음영표시는 2020년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6> 권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업자 추이

주: 음영표시는 2020년 4월 누적과 당월기준을 동시에 나타냄.
자료: 무역협회

자료: 통계청

3) 계층별 영향
   UNIDO(2020a)는 COVID-19가 국가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활력 손상, 상품가격의 폭락, 여행 및 운송 서비스 수요의 급감, 글로벌 산업생산활동과 밸
류체인의 파열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중기, 장기에 걸쳐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건강, 혁신, 생산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 

2) COVID-19가 가한 충격의 연쇄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별, 기업규모
별 생산, 수출, 고용 격차의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미시적 추적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다중적 접근(multi-stakeholder approach)을 통한 공감대 형성, 정책 설계 및 집행 정보의 공
유를 강조하고 있다. UNIDO는 또한 COVID-19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공적 활용 
사례로 한국 업체인 씨젠(Seegene)의 자동 검사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
절약적 기술의 개발은 제조업에서의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
다. 심지어 방글라데시에서마저도 의류 생산에 로봇을 도입하는 등의 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Harari, 2020)도 “무용 계층(useless class)에게 닥칠 위험은 작금
의 경제 위기로 인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사람과 달리 로봇은 감염되지 않는다. 자동화와 탈
글로벌화로 인해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무용 계층민의 엄청난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부국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절약적 기술 개발은 제조업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치사슬의 지역화, 즉 대규모 최종 소비자 시장(중국, EU, 일본, 
미국 )에 근접한 곳으로의 기업 입지 이전을 초래하여 생산의 글로벌 지형을 바꿀 수 있다. 또
한 자동화는 가치사슬의 몇 단계를 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치사슬이 단축될 수 있다. 

4) 업종별 영향  
   업종별로 보면 경기침체 시 전통적으로 보다 큰 타격을 입는 주택, 자본투자, 내구재 부문이 
아니라 밀접 대면 접촉을 하는 서비스업종(소매업, 레저, 요양, 운송)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다. 이 업종에는 저임금 근로자, 여성, 소수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무역과 국제 투자의  
엄청난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PwC(2020)는 제조업이 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대
부분 현장 근무를 요한다는 것, 즉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심한 충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장기간의 공장 폐
쇄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노동집약도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동화 기술(협동로봇, 자동이송, 
IOT 등)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BCP를 
갖고 있지만 COVID-19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조업에 한정하여 보면 국가별,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UNIDO(2020.6)에 따르면 
48개국(30개 고소득국, 15개 중⦁저소득국)의 2020년 3월 중 제조업생산지수는 2019년 동월 
대비 4.6% 감소하였다. 유럽과 미주 국가들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와 아시아는 충격
이 덜하였다(미국 –6.4%, 중남미 –6.6%, 유럽 –6.0%, 아시아 0.87%, 러시아 2.89%).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였으나 의약품, 종이, 식품 업종은 상승하였다. 의약품의 상승 폭
은 거의 13%에 달한다. 이들 상승 업종은 내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은 지역별 인
구 비중에 비례하여 기업들이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그 반면 자동차, 의류, 1차금속, 기계 등 하락률이 높은 업종들은 우리나
라의 주력 수출 업종으로서 비수도권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다. 물론 한정된 기간 동안
의 등락이라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2019년 말 대비 2020년 3월 업종별 생산 증감률  

 자료: UNIDO(2020b)

<그림 3> 2020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국가별 교역 감소율

자료: UNIDO(2020b)

3.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우리나라 공간 구조의 가장 특징적이고 앞으로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양상은 인구 및 
경제활동 전반의 수도권 일극 집중이다.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 브리프』 제1호(2020.5)는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수도
권 인구 비중은 46.3%였으나 2019년에는 50.002%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3
년 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인구가 2017년 16,006명, 2018년 59,797명, 2019년 



82,74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비수도권 중 세종, 충남, 충북과 제주는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었
고, 그 외의 모든 시도는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특히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남부지역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인구 중 20대의 유입이 2019년 
78.9%에 이른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40대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40대 미만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의 40대 미만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발전잠재력의 급감이 예상된
다. 수도권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
이다. 2000-2019년 간 인구증가율이 높은 시군은 화성시(325.9%), 용인시(170.2%), 김포시
(168.2%), 광주시(167.4%), 파주시(136.8%)로 수도권 평균 인구증가율을 대폭 능가한다. 화성
시, 김포시, 파주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2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며, 용인시, 광주시는 대
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온 지역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경기도가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인구는 또 다시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림 8> 최근의 권역 간 인구이동

자료: 장재홍(2019)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 브리프』 제2호(2020.6)에 따르면 COVID-19 이후의 지역 간 
경기 편차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년 1-4월 중 권역 간 인구순이동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이 이루어졌던 
충청권마저도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 그 외의 지역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 자료는 
“이러한 인적 자본의 유출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및 산업구조, 성장경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코로나로 인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
한, 시도경계를 넘는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뉴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하
고 있다. 

 



<표 1> 2020년 1~4월중 권역간 인구순이동(명)
        전출
 전입  

전출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강원제주권

전
입
지

수도권 0 12,919 13,608 14,191 12,116 2,814
충청권 -12,919 0 2,586 1,552 2,317 263
대경권 -13,608 -2,586 0 -291 -87 -469
동남권 -14,191 -1,552 291 0 340 136
호남권 -12,116 -2,317 87 -340 0 32

강원제주권 -2,814 -263 469 -136 -32 0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의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집중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 서비
스 부문은 물론이거니와 비수도권 경제의 보루였던 제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신규 
공장 설립 비중을 보면 2018년 상반기 이후 경기도와 인천의 비중이 급증한 반면 경북, 경남 
등 주력제조업 집적지의 비중은 급감하였다.
   제조업 부문 단기 성장 전망의 한 가지 지표로 신규 공장등록 건수를 살펴보자. 2019년 6월
말 현재 등록 공장은 19만 4,545개인데, 그 중 경기도 35.8%, 인천 6.2%, 서울 6.0% 등 수도
권이 48.0%를 점한다. 그런데 향후 새로운 성장 원천이 될, 2018년 상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
까지의 신규 등록건수는 수도권이 52.9%(서울 5.4, 인천 7.9, 경기 39.6)로 전체 등록건수 비중
을 능가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우수 인재의 집중 등 수도권에 유리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조 공장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 반면 대경권과 동남권의 2018
년 이후 신규 공장 등록 비중은 각각 10.3%, 14.1%로 전체 등록 공장 비중(대경권 11.8%, 동
남권 16.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들 지역의 인구 또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거점인 이들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는 성남 제3판교, 양주, 고양, 일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5곳
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총 688만4,125㎡(약 209만평)에 이른다. 판교
테크노밸리(66만1,925㎡)의 10.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첨단 기업을 모으고 주거지를 함께 조
성하여 판교 같은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05년부터 10년간 5조 
2,705억원을 들여 조성하였고, 1,309개 첨단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돼 있다. 2018년 말 기준 6
만3,050명의 임직원이 8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기도 지역이 국내 기업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표 2> 지역별 공장 등록 현황

2019 상반기
등록공장 총수

2018 상반기
신규 등록

2018 하반기
신규 등록

2019 상반기
신규 등록

개사 비중 개사 비중 개사 비중 개사 비중
전국 194545 100 7768 100 7312 100 7873 100
서울 11688 6.0 438 5.6 392 5.6 410 5.2
부산 10353 5.3 386 5.0 355 5.0 388 4.9
대구 7980 4.1 340 4.4 261 4.4 304 3.9
인천 11984 6.2 621 8.0 558 8.0 636 8.1
광주 4542 2.3 194 2.5 181 2.5 206 2.6
대전 3028 1.6 116 1.5 125 1.5 117 1.5
울산 2882 1.5 90 1.2 79 1.1 74 0.9
세종 799 0.4 15 0.2 27 0.1 26 0.3
경기 69573 35.8 3050 39.3 2971 39.3 3063 38.9
강원 3749 1.9 151 1.9 162 1.9 165 2.1
충북 8782 4.5 314 4.0 322 4.0 336 4.3
충남 10447 5.4 366 4.7 358 4.7 375 4.8
전북 6773 3.5 285 3.7 300 3.7 276 3.5
전남 6901 3.5 246 3.2 221 3.2 263 3.3
경북 14965 7.7 495 6.4 431 6.4 538 6.8
경남 19418 10.0 641 8.3 553 8.3 670 8.5
제주 681 0.4 20 0.3 16 0.3 26 0.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

    <그림 8> 시도별 공장등록 현황               <그림 9> 권역별 공장등록 현황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On

4. 지역의 회복력과 공간 운영 시스템

1) 지역의 회복력
   회복력에 대한 논의는 2010년경까지는 주로 심리학, 생태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경제지리학계에서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논문도 주로 금융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것
들이었다. 2010년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지가 지역의 회복
력(regional resilience)에 대한 특집호를 내면서 경제지리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회복력’이 하나의 분석 프레임워크로는 유용하나 실제 정책 적용은 어렵다



는 견해도 여전히 많다. 어떻든 하나의 시스템 외부의 요인이 그 시스템에 교란(disturbance, 
disruption)을 가할 때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교란에 적응하고, 그 적
응의 결과 종전의 상태로 돌아가는가, 또는 새로운 경로를 밟게 되는가를 주요 관심사로 하고 
있다. 종전 상태로의 복귀인가, 새로운 경로의 형성인가는 가해진 충격의 특성과 강도(强度)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회복력의 개념     

                                                                         

   Martin(2018)은 회복력이 몇 가지 스케일(개인, 소지역, 지역, 국가)과 몇 가지 영역(산업, 
지식생산, 기업가정신, 노동시장)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다. Gong et al.(2020)은 지역 
회복력에 관한 두 가지 핵심 논점은 ①무엇에 대한 회복력인가(to-what-question)와 ②무엇의 
회복력인가(of-what-question)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①은 교란(disturbance)의 종류(충격, 
테러리스트의 공격, 자연재해, 대규모 공장폐쇄 등)를 의미한다. Dabson et al.(2012)은 사태
(events)의 종류를 자연적(natural) 사태, 인위적(human-made) 사태, 경제적(economic) 사태, 
의료적(medical) 사태로 구분하였다. ②는 지역 또는 그 상위의 행위 주체들(actors, 기업, 노동
자, 노동조합, 정책당국자, 중개기관, 국가, 다국적기업 등)을 의미한다. Gong et al.(2020)은 최
근의 중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COVID-19의 특성, 



과거의 역병 위기 대응에 대한 제도적 경험, 정부의 지원조치, 지역의 산업구조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논의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시스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때 각급 정
부 간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잘 강구하는가가 중요하
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다 회복력 강한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도권 일극 집중은 국가 공간 운영 시스템의 위기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이미 인구와 산업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 한때 지방
으로의 분산이 이루어졌으나 그 분산의 동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이 다시 급격히 진
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회복력이 워낙 강하여 비수도권의 회복력 또는 길항력(拮抗
力, countervailing power)이 무력화되어버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수도권에 돈, 
권력, 문화가 집중되어 온 오랜 역사가 가로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2000년대 초 참여정부
에서 본격 착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오지 못한 점도 직접적 원인 중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양상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특히 청장년 인구 유입⇒ 산업 집중⇒ 수도권 주택 및 인
프라 수요 급증⇒ 정치적⦁정책적 이슈화⇒ 수도권 주택 및 인프라 확충⇒ 청장년 인구 재유입
의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청장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신산업 및 혁신 관련 인력 부족⇒ 산업 전반의 쇠퇴⇒ 일자리 감소⇒ 청장년 인구 재유출에 허
덕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깨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규모는 513.5조원으로 
2019년에 비해 대폭(9.3%) 증대되었다. 12개 지출부문 중 지역 경제의 성장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게 될 부문은 R&D(17.3%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 증가), SOC(12.9% 증가), 농
림․수산․식품(4.7% 증가) 등인데, 대부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방 경제에 상대적으로 불리
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지만 늘어난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에 더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0.6→1.3조원), D.N.A + 
BIG 33) 집중 지원(3.2→4.7조원), 제2 벤처붐 확산(3.7→5.5조원) 등 R&D와 신산업 및 벤처기
업 육성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수혜 기업 또는 인재들은 대부분 수도권
에 소재한다. 그 반면 지방의 비중이 절대적인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부문(0.95→1.27조원)에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473억원에서 2,227억원으로 51% 증액된 것 외에 다른 사업들은 지방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문에서는 생활 SOC에 10.4조원을 집중 투자하는데, 이는 
경제 성장보다 주민 후생수준 증대에 직결된 것으로, 거주 인구에 비례하여 지출될 가능성이 크
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4,740억원)‘ 의 내용은 지방 경제와 직결된 것
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요컨대 2020년 예산안에 지방 경제의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
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R&D, 산업육성, SOC 등 장소 중립적(place neutral) 관점의 시책이 사
후적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D․N․A․) Data, Network(5G), AI (BIG 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20년 정부 예산은 경제 전반의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 3기 신도시 건설,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 등이 진행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비수도권은 황폐화되고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져 국토 공간의 회복력은 고
갈될 것이다. 언제, 어느 선까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진지한 논의
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 상황은 왜 위기인가? 
   첫째, 수도권의 일상생활에는 돈이 많이 든다. 특히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의 결혼과 출산이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결혼 적령기의 인구는 보기 드물
고 노인들이 늘어간다. 결국 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국력이 쇠퇴한다.
   둘째, 거대한 공룡과 같은 수도권은 COVID-19,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경제 외적 충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시스템 외부의 교란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설마 하다가 당하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살아가니 감염 등 피해 경로가 많고도 복잡하게 얽힌다. 하나의 교란이 거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의 혼잡 비용은 계속 증대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비수도권은 사람이 없어 산업이 붕괴되고, 정주체계, 역
사⦁문화⦁자연 생태계가 무너진다. 비수도권은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좁은 국토가 더욱 좁아
지는 셈이 된다. 국토 전체의 이용 효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5. 향후 정책 방향

   COVID-19는 기존 산업 대부분에 타격을 가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기도 한다. 직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마스크 등은 물
론이고 봉쇄 및 이동 제한에 따른 재택 및 원격 근무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COVID-19가 장기화 되면 세계인의 일상 생활 양식이 바뀌고 산업구조와 GVC가 새
로운 경로로 재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면 접촉이 꺼려지면서 사회와 경제의 디지
털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COVID-19의 유입 및 확산 거점인 동시에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비수도권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식
기반산업의 분포, 풍부한 우수 인력, 대규모의 지역 시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창출, 특히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 재원은 수도
권 중심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과 테크노밸리 개발,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은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왔다. 각종 
생활 및 고용 지원 자금, 사회복지 지출도 인구에 비례하여 수도권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로 국가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문제가 아
니라 국가 전체의 장기적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업이다.
   인구와 산업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희박하



다. 2018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이 제기되었으나 진척이 더디다. 2020년 예산안에도 뚜렷
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증액된 SOC 예산은 생활 SOC 확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국토 동서축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지방의 공항, 항만 등 글로벌화 인프
라 확충 관련 예산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는 대부분 남북축으로 연결되어 있
고, 동서축 인프라는 확충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고속교통망으로 이으
면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 고용창출 효과는 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 필요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여 비수도권 기업들은 안팎으로 난관에 부딪치면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장년 인재들을 비수도권에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어느 지역이나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 국토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언제까지 국토의 
11.8%에만 몰려 살고자 하는 이상 현상을 방치할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혁신성장은 기존 성장전략의 부분적 
보완을 뛰어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4차 산업혁
명 등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투입이 효과적으로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 
   제조업 생산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한 혁신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시키
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현재 한국판 뉴딜, 산업단지대개조계획, 스마트그린산
단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장소 기반의 접
근이 필요한 모든 정책영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최상위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
이다. 지역사회는 산, 학, 관, 민 혁신주체 간의 신뢰 기반 구축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기획은 물론 특히 성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화가 
필요하다. 현 상황 하에서는 어느 정책에서든 비수도권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수도권에 비해 지
극히 어렵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생산 및 수출 증대 등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먼저 성장하고, 그 결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 즉, 
시간 축을 중시한 정책 기획, 추진, 평가가 올바른 접근이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
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가 COVID-19와 같은 외부적 교란에 피해를 덜 입고 신속히 적응하도록 
하려면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바람직하다. 비수도권에서의 신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
극적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의 유연생산 시스템 구축, 업종 변경이나 업역 확대를 위한 정보 제
공 및 행정서비스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이 촉발하고, 이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강남
아파트의 대체재가 전국 아무 데도 없다는 막연한 인식이 서울 시민, 수도권 주민, 나아가 전 
국민 사이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막연한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주택정책 측면에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한 채 살 돈이면 비수도권에서는 몇 채나 살 수 있고, 일상의 만족도도 높을 것
인데도4) 한사코 서울, 수도권에 몰리려 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수도권에서 돈 벌고 자아실현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그 기회를 만들고,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김학주 한동대 교수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장문이지만 여기에 인용하고자 한다(조선일보 7.29 A29면 김학
주의 아웃룩 중).

“최근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강남 및 수도권 핵심 지역에 국
한된 이야기다. 그 밖의 지역은 집값 상승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를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다. 
... 일각에서는 핵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나 좋은 대안은 못 된다. 시중 잉여 자금이 충
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2019년 말 전국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22만여 채로 조사됐는데, 
10%를 추가 공급해도 그 규모는 33조원 정도다. 이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다. 오히려 교통난, 환
경문제 등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 원격 설루션이 편리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굳이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 교통 체증을 감수하고 도심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돈이 강남 주택을 떠나 새롭
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즉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창업기업들이 늘어나면 돈의 투자처는 그쪽으로 옮
겨질 것이다. 강남 주택을 비롯해 과거에 만든 부가가치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11> 강남과 지방의 주택가격 괴리

자료: 조선일보 2020.7.29 A29면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19년 12월 균형발전지표 지역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국민의 전
반적 삶의 만족도는 3.61점(5점 만점)이었는데, 비수도권(3.64점)의 삶의 만족도가 수도권(3.59점)보다 다소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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